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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도현 외 18

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

2. 대한민국 대통령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보충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서론

청구인들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로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하

고 심각한 피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 멸종저항

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는다는 이유로 2020.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발생 원인과 현재 상황, 그리고 향후 기후변화의 전망은 과학적인

접근을 요하는 사실의 문제입니다. UN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이하 “UN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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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협약”)이 체결된 1992년 이후로 기후변화에 관한 괄목할 만한 과학적 진

전이 이루어졌고, 과거 불확실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규명이 이루

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가 축적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록 기후변화의 속도와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앞으로 전망

되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여태껏 겪은 적이 없는 수준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

는 “기후파국”에 가까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상황을 “기후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시급한 대처에 나서고 있

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앞장 서서 대응하는 나라들의 노력

을 무위로 돌려놓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만큼 안일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

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기후파국을 겪어야 할 다음 세대 청구인들의 몫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은 수치와 데이터로 입증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서면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공지의 사실을 중

심으로 ① 기후변화의 원인, 현황, 피해 전망 ②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의

경과 및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합의의 내용 ③ 한반도 기후변화의 현황

및 전망 ④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내용 및 평가에 관하여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

가. 온실가스와 온실효과

온실가스란 대기 중에서 지구의 복사열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기체로서, 지구

의 대기중에 포함된 온실가스는 지구의 복사열을 흡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지표

면으로 보내어 “온실”처럼 지구의 온도를 온난하게 유지합니다. 지구의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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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그 영향에 비해 미량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온

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는 공기 분자 100만 개 중 400개 정도 (400ppm) 에

불과하지만 온실효과의 약 76%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 중에 장기간 잔류하며

지속적으로 온실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 수소불

화탄소(HFC) 등이 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입니다. 이 물질들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정도가 매우 높으며, 위 각 온실가스가 온실효과를 일으키

는 정도는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를 기준으로 한 온난화지수(GWP)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온실가스를 통칭하여 양을 계산할 때는 온난화지수를

감안하여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환산한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tCO2eq)”을 단위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류 온난화지수(GWP) 대기 잔류 기간 기여도

CO2 1 수십 년 – 수천 년 76%

CH4 21 12 년 16%

N2O 310 114 년 6%

SF6 23,900 3,200 년

2%PFC 6,500 – 9,200 1,000 – 50,000 년

HFC 140 – 11,700 1.4 – 270 년

표 1. 온실가스의 종류와 특징

자연상태에서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기후가

유지됩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생물의 호흡이나 탄소를 포함한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데,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광합성을 통해 식물로

고정되거나 바닷물에 용해되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연소시키면서 대

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면적이 크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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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었으며, 산업 발달로 인공적인 온실가스 화학물질까지 배출되면서 온실가스

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인간이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온실가스의 배출이 급격하

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온실효과가 증가하고 지구의 기후가 변할 수도 있다

는 “가설”은 일찍이 19세기 말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20세기 중후반에 이

르러 체계적인 온실가스 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고, 현재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

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

니다.

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IPCC는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검토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

적 영향이나 미래 국제협약에 포함될 수 있는 잠재적 대응 요소들에 대한 검토

와 권고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국제연합(UN)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IPCC는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5건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Assessment Report on Climate 

Change)’를 발간했으며 UN기후변화협약, 정부 및 국제기구들의 정보 요청에 의

해 다양한 방법론 보고서(Methodology Report) 및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를 발

간해 왔습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IPCC가 독자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

니다. IPCC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발표된 과학 연구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이른

바 “메타 분석”을 수행합니다. 즉, 현재 세계의 과학 공동체가 기후변화에 관한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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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관점이 가장 유력한 관점인지, 어떤 연구가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로 널리 받

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PCC가 발표하는 과

학적 사실들은 특정한 관점에 입각한 견해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아

니라, 과학적으로 널리 인정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때 현재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무의미하다는 이른바

“기후변화 회의론” 또는 “기후변화 부정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기후변

화의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IPCC는 2014년에 발간된 5차 평가보고서에서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온난화의 주 원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extremely 

likely)”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IPCC의 기준상 “대단히 높다”는 평가는 검토 대

상인 연구 결과들의 95~100%가 동의하는 사실임을 의미합니다(갑 제3호증 IPCC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4쪽, 2쪽 각주 1번). 즉,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학적인 논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 1. IPCC 제5차 보고서 4쪽 (갑 제3호증)

IPCC가 발간하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특기할만한 사항은 각 보고서

의 첫머리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축약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Summary for Policymaker, 이하 “요약보고서”)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약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IPCC에 참여하는 각 정부 대표들이 요약보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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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문장별로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IPCC의

보고서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요약보고서에 대해서는 정부들이 객

관적인 과학적 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책의 사실적 기초로 삼는다는 동의 및 승인

의 과정을 거쳤다는 의미입니다.1

대한민국 역시 IPCC의 일원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IPCC의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2018년 IPCC 총회는 대한민국 송도에서 개

최되었으며, 한국의 경제학자 이회성이 현재 IPCC의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IPCC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IPCC의 웹사이트(http://ipcc.ch)에서 일반에 공

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기상청은 「기후정보포털」 웹사이트에서 IPCC 보고서

의 국문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 IPCC는 기후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

뢰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을 밝혀온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

상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IPCC 보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Fifth Assessment Report, 이하 “5차 보고서”)

•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Global Warming 1.5℃ Special Report, 

이하 “1.5℃ 보고서”)

• 2019년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Climate Change and Land Special Report, 

이하 “토지 보고서”)

• 2019년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The Special Report on the Ocean and 

Cryosphere in a Changing Climate, “해양 및 빙권 보고서”) 

아래에서는 IPCC가 인정한 과학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의 현황, 전망

및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IPCC 보고서를 포함하여 주

                        
1 정부 승인 절차는 “IPCC 보고서의 준비, 검토, 수용, 채택, 승인 및 발표에 관한 절차 규정”의 4.4, 4.5, 

4.6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9/ipcc-principles-appendix-a-final.pdf
2 http://www.climate.go.kr/home/bbs/list.php?code=76&bname=climate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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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인용하는 과학적 연구 및 자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의 발췌 번역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참고적인 사실에 관한 학술논문, 언론

보도 등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각주에 명시하였고 추후 재판부께서 용이하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URL 링크를 기재하였습니다.

다. 기후변화의 현재 상황

IPCC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1750 ~ 2017 기간 동안 약 2조 2,000억 톤

(2,200GtCO2)의 이산화탄소가 인위적으로 배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특히 이 중

절반 가량이 집중적인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지난 40년간 배출되었

습니다(갑 제7호증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요약보고서 14쪽).

산업혁명 이전 280ppm 수준이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8년 407.4ppm까지 증가

하였으며(갑 제1호증 10쪽), 현재의 온실가스 농도는 최소 80만년 동안 전례 없

는 수준에 해당합니다(갑 제3호증 4쪽).

그 결과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10년에 0.2℃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6쪽). 특히 전세계적인 산

업화가 본격화된 1950년대 이후에 관측된 기온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정도는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내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

니다(갑 제3호증 2쪽).

대표적으로 기상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10년 (2010 – 2019년)은 역대 가

장 더운 10년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지난 5년 (2015 – 2019년)이 역대

가장 더운 5년에 해당합니다(갑 제18호증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 83쪽). 기온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셈입니다.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국지적, 계절적 온도 변동은 훨씬 크게

됩니다. 평균 기온의 상승은 바람, 강수량, 적설량, 빙하 면적 등 기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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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요소들의 변동을 동반하고 그 결과 폭염, 폭설, 한파, 호우, 태풍, 가

뭄 등 극한 현상이 증가하는 등 기상의 변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컨대, 우리나라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의 여름은 1973년 이후 가

장 더운 해였기도 하였지만, 2018년의 겨울 역시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면서

1973년 이후 두번째로 추운 겨울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갑 제1호증 7쪽). 지구

의 평균 기온은 이러한 불안정한 변동의 평균값으로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기후는 그 이상으로 훨씬 큰 변동을 겪게 됩니다.

그림 2. IPCC 5차 보고서의 관측된 기후변화의 영향 (갑 제3호증 41쪽)

장기적인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북극의 해빙 면적은 1900 ~ 2010년 기간 동안

약 40% 감소하였고, 고산지대에서는 600개 이상의 빙하가 상실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IPCC 2013년 제5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1 기술 요약보고서 36쪽 및

133쪽). 같은 기간 지구 평균 해수면은 0.19m 상승하였으며, 이는 빙하의 상실

과 해수의 열팽창으로 인한 것으로 현재 상승 속도는 산업화 이전 2,000년 동안

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것입니다(갑 제3호증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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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점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기후변화가 비가역적(非可逆的, irreversible)이

라는 것입니다(갑 제3호증 64쪽). 온실효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수천 년 간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온실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현재까지 배출

된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 역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계속될 수밖

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누적되기 때문에 지

금부터 조금이라도 이산화탄소가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한 이로 인한 온실효과

가 추가되며,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되어야만 비로소 기후가 그 수준에서 안정

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0”이란 숲이나 바다에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동일해서 실질적인 추가 배출

이 없는 “순배출 0”을 의미합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제거한다면 온실효과를 현재보다

다소간 줄이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equestration) 기술은 아직까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기후변화의 추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

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 기후변화의 전망과 피해

(1) IPCC 5차 보고서의 기온 상승 전망

IPCC 5차 보고서는 21세기 전반에 걸쳐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어떻게 변화

할 지에 따라 “대표농도경로(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이하 “RCP”)”라

는 4가지의 시나리오에 따라 앞으로의 기후변화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IPCC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를 감축한 수준에 따라 ① 엄격하게 감축한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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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RCP2.6), ②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한 시나리오(RCP4.5), ③ 어느 정도 감축한

시나리오(RCP6.0), ④ 높은 배출 시나리오(RCP8.5)입니다. IPCC는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다면 온실가스 배출이 RCP6.0과 RCP8.5 사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갑 제3호증 8쪽).

그림 3. IPCC 5차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갑 제3호증 9쪽)

IPCC는 각 시나리오별로 21세기 말까지 예상되는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

을 아래와 같이 예측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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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평균 온도 상승 온도 상승 가능 범위

RCP 2.6 1.6 0.9 – 2.3

RCP 4.5 2.4 1.7 – 3.2

RCP 6.0 2.8 2.0 – 3.7

RCP 8.5 4.3 3.2 – 5.4

* 원문에는 1896 – 2005년 대비값을 기재하고 있으나 산업화 이전 대비로 환산하기 위하여 0.6℃를 더함

표 2. IPCC 5차 보고서 RCP 시나리오별 온도상승 범위

IPCC에 따르면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이인 기준 시나리오가 RCP 6.0과 RCP 8.5 

사이이므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1세기 말까지 온도 상승이 2.8 ~ 4.3℃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UN기후변화협약 및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UN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lan, UNEP)이 2019년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취합하여 평가한 결과, 설혹 현재 설정된 감축 목

표들이 모두 이행된다고 하여도 21세기 말까지 평균 기온이 3.2℃ 상승할 것이라

고 전망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UN환경계획 2019년 배출격차보고서 ⅩⅨ쪽). 현

재 세계 각국이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현하더라도 여전히 기

후변화는 IPCC가 제시한 RCP6.0 ~ RCP8.5 사이의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

다.

산업화 이전 대비 1℃가 상승한 현재에도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와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관찰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온도 상승 추세는 가히 “기후파국”

이라고 할 만큼 인간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험뿐 아니라 사회, 

경제 및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온 상승이 야기하는 피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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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온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평균 기온 상승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폭염, 홍

수, 가뭄, 산불 등 극한 기상 현상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 및 건강에 가장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폭염 IPCC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위험이 유럽 지역을 기준으로

1999 ~ 2008년 기간 사이에 4배 증가하였고,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의 사망자를

냈던 유럽의 2003년 폭염도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하

였습니다(갑 제5호증 IPCC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2 보고서 11장 720

쪽). 앞으로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할 경우 폭염의 위험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에서는 2070년 기준으로 일년 중 33 ~ 45일은 기온이 너무 높아

외부 활동 자체가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721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현재 기온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유럽 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90,00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린뉴딜 발표자료 1

쪽).

태풍과 홍수 집중 강우 및 태풍의 빈도와 강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IPCC는 1980 ~ 2009년 기간 동안 홍수로 인해 최소한 28억

명이 피해를 입고 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였으며, 84개 개발도상국에서

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가 21세기 말까지 면적으로 30,000 km2, 피해 인구

는 5,200만 명 규모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722쪽).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역대 발생한 태풍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입한 상위 5건의 태풍은 2005년의 카트리나를 필두로

모두 2005 - 2017년 기간 동안 발생하였고, 총 피해액은 한화 600조원이 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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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미국 정부가 2018년에 발표한 제4차 국가기후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

해 태풍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4

질병 증가 전염성 질환의 증가로 인한 생명과 건강의 위협도 중요한 문제입

니다. 특히 모기나 진드기 등으로 인해 전파되는 말라리아, 뎅기열, 유행성 출혈

열 등 “매개체 전파 질환(vector-borne disease)”은 기온과 강수량, 습도 등의 변화

에 따라 질병 매개체의 서식지 범위와 활동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위험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 학술지 랜싯(Lancet)의 2019년 연례 보고서

에 의하면 역대 뎅기열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10년이 모두 2000 ~ 2019년 기간

에 발생했으며,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5 IPCC는 말라

리아의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때 2050년까지 52억

명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뎅기열의 분포 지역도 기온 상승과 함께 확대될 것으

로 전망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725쪽).

기후변화는 신종감염병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대표적인 신종감염병인 에볼라

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조류인플루엔자, 지카바이러스, 그리고 2019

년 말부터 현재까지 유행 중인 COVID-19 바이러스 모두 야생동물에서 비롯되

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야생동물들의 기존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분포 범위가 달라지거나, 이동경로가 달라지게 되면 기존

에 인간과 접촉이 없었던 야생동물들과 접촉이 발생하고 새로운 인수공통감염

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갑 제11호증 질병관리본부, 미래

감염병에 대한 세계 동향 분석 121쪽). 현재 인류는 COVID-19 바이러스의 대유

행으로 전례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이러한 위험의 증가 역시 결코

단순한 가능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3 NOAA, Costliest U.S. Tropical Cyclones, https://www.ncdc.noaa.gov/billions/dcmi.pdf
4 4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Chapter 2, https://nca2018.globalchange.gov/chapter/2/
5 https://www.lancetcountdown.org/2019-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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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수면 상승 및 해양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 산성화와 해수온 상

승입니다.

산성화 해수 산성화는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CO2)의 1/4 가량은 바다에 흡수되어 물(H2O)과 결합

하여 탄산(carbonic acid, H2CO3)이 됩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 바

다에 용해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바닷물 속의 탄산 농도

가 증가하여 산성도가 증가합니다. IPCC는 이미 바닷물의 산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6% 증가(pH 0.1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갑 제3호증 41쪽). 바닷물의

산도가 높아지면 석회질(탄산칼슘, CaCO3)로 몸을 구성하는 산호, 갑각류, 성게, 

조개류 등이 몸체와 껍질을 형성하는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워져 생장

및 생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들 생물종의 서식지의 범위와 개체

수가 줄어들면 먹이사슬 내에 있는 모든 해양 생물종이 더불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IPCC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는 2100년까지 해양이 지속적으로 산성화될 것임이 확실하

며, RCP8.5 시나리오에서 산도가 현재보다 100% 더 증가(pH 0.3 감소)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습니다(갑 제12호증 IPCC 2019년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요약

보고서 19쪽).

해수온 상승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온도 함께 상승하여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해수온 상승은 온도에 민감한 산호의

백화(bleaching)를 일으켜 산호초에 크게 의존하는 연안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전체 해양 생물종의 25%가 산호초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향이 큰 문제인데, 산호의 백화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계에

서 가장 큰 산호초 생태계인 호주의 대보초(Great Barrier Reef)는 2016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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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에만 50%가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갑 제8호증 IPCC 2018년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29쪽), IPCC에 의하면 1.5℃ 온도 상승만으로도 열대

산호초의 70~90%가 파괴될 것이고, 2℃ 온도 상승시에는 99%가 절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갑 제7호증 10쪽, 제8호증 230쪽).

그림 4.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의 산호초 백화 현상6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해수면 상승을 유발합니다. 해수온

상승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부피가 팽창하고, 막대한 양의 물을 고정하고 있는

그린란드 및 남극 육상 빙하가 녹으면서 바다로 유입되어 해수면 상승을 초래

하기 때문입니다. IPCC의 해양 및 빙권 보고서에 따르면 RCP8.5에서 해수면은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0.84m, 최대 1.1m가 더 상승할 수 있으며, 대기보다 해

양의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백 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갑 제12호증 20쪽).

                        
6 https://www.nbcnews.com/news/world/great-barrier-reef-devastated-severe-coral-bleaching-study-n7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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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 나우루, 투발루 등 군소 도서 국가들이 해수면 상

승으로 인해 상시적인 침수 피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

져 있습니다. 최근 UN인권위원회는 해수면 상승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서

국가 국민들에 대해서는 난민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7

그러나 해수면 상승은 군소 도서 국가뿐 아니라 연안 저지대에 살고 있는 전세

계 6억 8천만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갑 제12호증 5쪽).

특히 IPCC는 해수면 상승이 파도, 태풍, 홍수 등과 결합하여 해수의 침범이 발생

하는 “극한 해수면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IPCC는 2050년이면 해안 저지대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100년에 1번 발생하였을 수준의 극한 해수면 현상이 1년에

1번 이상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갑 제12호증 20쪽).

(4) 물, 식량과 생태계

물부족 IPCC 5차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21세기 전반에 걸쳐 물 부족

과 홍수 피해를 받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갑 제3호증

73쪽).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가 존재하게 되어 국지적

으로는 강우량이 증가하고 하천 주변의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한편, 기온

상승으로 상시적 증발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뭄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

에 양 극단의 현상이 모두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하천의 중요한 발원지인 산악지대 빙하와 설원이 기온 상승으로

감소하면 광범위한 물 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히말라야의

빙하에서 발원하는 갠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 양쯔강, 황허에 의존하고 있는

                        
7 UN인권위원회 2020. 1. 7.자 결정 CCPR/C/127/D/2728/2016,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CPR/Shared%20Documents/NZL/CCPR_C_127_D_2728_2016_31251_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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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10억 명에 달합니다. IPCC는 기후변화로 인해 세기말까지 히말라야의 빙

하가 45% (RCP4.5) 내지 68% (RCP8.5) 상실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갑

제6호증 IPCC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2 보고서 3장 242쪽).

그림 5. 아이슬란드 소재 오크 빙하(Okjokull)의 1986년과 2019년 비교8

식량 생산 온도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는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됩니다. IPCC는 아래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 수확량이 증가하는 지역과 수

확량이 감소하는 지역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농업 생산량은 기후변화가 진행될

수록 크게 감소하여 금세기 말까지 현재보다 2℃ 기온이 상승할 경우 경작지의

약 80%에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약 20%에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고(갑 제3호증 69쪽), 4℃ 기온 상승의 경우에는 이를 훨씬 넘어서는 막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갑 제3호증 73쪽).

                        
8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1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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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수확량 변화 추이(갑 제3호증 69쪽)

토지 황폐화도 식량 생산 감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IPCC가 2019년 발표한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강도, 홍수, 가뭄

빈도와 심각도, 열 스트레스, 건조기, 바람,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토지 자체

의 황폐화 과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갑 제14호증 IPCC 2019년 기

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요약보고서 8쪽), 특히 3℃ 기온 상승의 경우 토지

황폐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구가 2050년경 2억 7,7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갑 제14호증 16쪽).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또한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다시 인간의 식

량 문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갑 제3호증 68쪽). IPCC 해양 및 빙권 보고서는

RCP8.5 시나리오에서 금세기말까지 어획량이 20 ~ 24%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

습니다(갑 제13호증 IPCC 2019년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5장 505쪽).

생물종다양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전반에 대한 멸종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IPCC는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강수량 변동, 하천 유량 감소, 

해양 산성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물종다양성이 감소하게 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들의 서식지가 변화하면서 외래종 유입 등 기존 생태계 교란으로 인

해 추가적인 멸종 위험이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68쪽). “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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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생태서비스에 관한 정부간 협력기구(IPBES)”는 2019년 보고서에서 기

후변화로 인한 멸종 위험이 1.5℃ 상승에서 전체 생물종의 5%, 4.3℃에서 무려

16%에 달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9

(5) 임계점 (tipping point) 위험

“임계점”이란 기후 시스템에 급작스럽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나 인간과 자

연계의 큰 혼란을 야기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갑 제4호증 68쪽). 온실가스 증

가로 인한 변화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더욱 빠르고 심각한 기후변화를 촉발하

는 일종의 연쇄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빙상 및 해빙 기온의 상승으로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氷床, ice sheet)

및 북극의 해빙(海氷, sea ice) 면적이 감소하면 지구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하게 됩

니다. 흰 색인 눈과 얼음은 많은 빛을 반사하지만 맨 땅과 바다는 반사도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얼음 면적이 줄어들 수록 지구에 더 많은 열이 흡수되고, 그

결과로 더 빠른 속도로 얼음이 녹게 되는 “양(+)의 되먹임(positive feedback)” 현

상이 발생하게 되면 온도 상승이 점점 더 빨라져서 현재 예측보다 훨씬 더 빠

른 속도로 빙상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氷河, glacier)에 얼음으

로 고정되어 있는 물의 양은 전세계 해수면을 7m 상승시킬 수 있는 양에 해당

하고, 남극의 빙상에는 전세계 해수면을 3~4m 상승시킬 수 있는 양의 물이 고

정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와 남극의 빙상 모두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으

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갑 제12호증 10쪽), 2℃ 전후의

기온상승으로 비가역적인 빙하·빙상 면적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

하고 있습니다(갑 제8호증 257쪽).

해류의 흐름 해류의 흐름도 임계점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

                        
9 https://ipbes.net/sites/default/files/2020-02/ipbes_global_assessment_report_summary_for_policymakers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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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는 극지방 차가운 바다와 열대 지방의 더운 바다를 순환시켜 지구의 열을 이

동시키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람과 강수 등 기후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해류를 순환시키는 힘은 온도와 염도의 영향을 크

게 받게 되는데, 대서양을 대순환하는 해류인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류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약칭 ‘AMOC’)”의 경우 그린란드의 빙

하가 녹으면서 북극쪽에 담수 유입이 많아지자, 표층수의 염도가 낮아져 바닷물

이 “가벼워진” 탓에 다시 적도 쪽으로 내려가는 힘을 잃고 순환이 느려지고 있

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순환” 시스템이 느려지면 북유럽의 폭풍이

증가하고,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가뭄이 심해지며, 남아시아의 장마철 강수량이

줄어드는 등 전지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IPCC는 21세기 동안 매우 높은

확률로 AMOC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갑 제

12호증 19쪽).

산림 손실 기후변화와 인간의 산림 벌채로 숲이 사라지면 탄소 흡수

원이 상실되는 것뿐 아니라 숲의 토양에 유기물의 형태로 고정되어 있던 탄소

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날씨가 건조해지면 산불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커

져 대규모로 산림이 상실될 위험도 커집니다. 지난 2019년 호주에서 발생한 기

록적인 산불은 완전히 진화하는데 8개월이 걸렸고, 10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면

적보다 넓은 약 12만 km2의 산림과 10억 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소실된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11 뿐만 아니라 산불을 통해 4억 톤(400 MtCO2)에 달하는 이산

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호주 전체에서 1년간 배출되는 이산

화탄소양에 맞먹는 막대한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역

대 최악의 피해를 낸 산불 20건 중 15건이 2000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

                        
10 ABC News 2020. 3. 4.자 보도,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australias-south-wales-free-fires-1st-time-
240/story?id=69366905
11 한국경제 2020. 1. 20.자 보도,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18640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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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12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이미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산불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다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산불의 위

험을 높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구동토층 고위도에 있는 영구동토층(永久凍土層)도 임계점 위험에

취약한 요소로 꼽힙니다. 영구동토층에는 방대한 양의 탄소화합물인 메탄(CH4)

과 유기물이 고정되어 있는데, 온난화로 인해 영구동토층이 녹을 경우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고정되어 있던 막대한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중

으로 방출되어 기후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

니다. IPCC는 온난화가 지속되면 영구동토층이 최대 81%까지(RCP8.5) 감소할 것

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12쪽).

위와 같은 임계점(tipping point)의 발생시점은 기온이 상승할수록 그 도래의 속도

가 빨라집니다. 특히 그 결과가 일반적 재난의 수준을 넘어 인류를 비롯한 대다

수 생물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전면적이고 대규모 재난이

라는 점에서 임계점 위험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IPCC는 이

미 열대 산호초의 경우 2℃ 기온 상승으로 사실상 멸종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일부 임계점 위험은 실현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6) 빈곤과 안보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의 생활 환경이 악화되면 이에 따라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IPCC는 기후변화로 물부족, 식량부족이 심화되면

제한된 자원을 향한 경쟁이 격화되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내부 갈등 위험이

                        
12 https://www.cecsb.org/wp-content/uploads/2019/11/Health-Wildfires-and-Climate-Change-in-California_October-
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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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며, 난민 발생과 무력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74 ~ 75쪽).

지난 2011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발생시킨 시리아 내

전 사태는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 군사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07년부터 시리아 지역

에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이 지속되자 15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농촌 지

역의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대거 도시로 유입되어 빈곤층을 이루었고, 인구 과

밀로 인해 발생한 도시 내의 갈등이 인종 갈등 양상으로 발전한 것이 내전 발

발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연구결과는, 기후변화로 인해 촉발된 생활 환경의 악

화가 기존의 사회경제적 갈등을 더욱 극대화해서, 국내적 분쟁과 국제적 분쟁을

더욱 첨예하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13

(7) 경제적 피해

IPCC는 기온 상승에 따라 경제 부문의 총 손실 규모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바(갑 제3호증 74쪽), 국제기구나 개별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추산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 피해규모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9년 12월 전 유럽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3℃ 기온 상승이 발생할 경

우 현재 가치로 1900억 유로(한화 약 250조 원)의 피해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2쪽).

                        
13 Kelley et al., Climate Change in the Fertile Crescent and implications of the recent Syrian drought,

https://www.pnas.org/content/pnas/early/2015/02/23/1421533112.ful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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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9년 정부의 공식적인 기후변화 보고서인 4차 국가기후평가 (Four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RCP 8.5 시나리

오 하에서 노동 상실, 폭염으로 인한 사망, 연안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 사회기

반시설 파괴 등으로 인해 금세기 말에는 연간 5,000억 달러(한화 약 600조)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갑 제15호증 미합중국 제4차 국기기후평

가 보고서 1349쪽).

3.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가. 1992년 UN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1988년에 설립된 IPCC는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제1차 종합보고서를 출간하여

인간의 활동이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끼

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은 1992

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UN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다자조약 제1213호) 을 체

결하였고, 위 협약은 1994년 발효되었습니다. UN기후변화협약은 대한민국을 포

함하여 현재 195개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

습니다.

UN기후변화협약은 국제사회가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

준으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 (제2조)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

지 않는 수준(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이 어느 정도인지, 국제 사회가 어느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해야 할지는 이후 UN기후변화협약 하의 기후협상의 핵심적인 의제로 논의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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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부담에 대해 각 당사국들이 “공

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원칙(제3

조)을 천명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① 산업화를 일찍 이룬 선진국들이 역사적

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책임(responsibility)이 있고, ② 개발도상국에게

는 에너지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equity)에 부합

하며, ③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역량

(capability)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UN기후변화협약은 그 자체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기 보다는 기후변화

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역할

을 하였습니다. 협약 발효 이후 1995년을 시작으로 매년 UN기후변화협약 당사

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COP”)가 개최되었으며, UN기후변

화협약 하에서 의정서(protocol)나 협정(accord)의 형태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과거 1970년대까지는 농업이 중심이 되는 개발도상국으로

볼 수 있었겠으나,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산업화를 이루어 이미 1996년 12월부

터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의 대열에 참가하였고, 나아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는 산업적, 기술적 발전이 더욱 현저하게 되어 전자, 반도체, 조선 등 중요산업

의 세계 1위 강국이 되면서 2020년 현재에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

계 5위의 산업수출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역량

이 가장 강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나. 1997년 교토 의정서 및 기후협상 경과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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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습니다. 교

토 의정서는 UN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에 기재된 유럽과 미국 등 일찍 산

업화를 이룬 국가(Annex I Parties)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대비

최소 5%를 감축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감축의무 대신 공통의무인 통계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의무만 부과하였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온도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2년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작성한 「부속서 I」에 따라 의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996년 이

미 OECD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서 Ⅰ」 국가로 분류되지 않아 구

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1997년에 합의되었지만 2005년에 이르러서야 발효가 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를 통해 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시작하였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청정개발체제 등 다양한 국제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

이가 명백하여 주요 배출국인 미국이 의정서의 비준을 거부하였고, 이후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이 의정서를 탈퇴하는 등 국제조약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 사이 IPCC가 보고서를 발표할 때마다 기후변화의 속도와 정도가 점점 더 심

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UN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들은 교토 의정서 이후의 새

로운 체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였습니다. 이 시기 기후협상의 주요 의제는 선

진국과 후진국이 모두 참여하는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와, 어느 정

도 수준으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하는가 하는 목표 설정의 문제였습니다. 

목표 설정에 관해서는 2007년 IPCC의 4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되고 2009년에 코

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최소한 2℃ 이

하로 억제하여야 한다”는 과학적 견해를 공인(recognize)하는 내용을 담은 “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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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가 최소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1.5℃ 한도로 기온상승을 막아야 할 필요에 대해 더 연구하기로 결의하면서 기

후변화 심각성에 따른 논의의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2015년 파리협정 – 신기후체제의 출범

당사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정체되어 있던 기후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

은 2014년에 발표된 IPCC의 5차 보고서였습니다. IPCC 5차 보고서는 “탄소 예산

(carbon budget)”의 개념을 제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는 기후변

화 상황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마침내 모든 당사국들

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합의

되었습니다. 파리협정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189개국의 비준을 받아 2016. 11. 4. 

발효하였습니다. 「부속서 I 」국가 기준으로 의무 부과 여부를 나누었던 교토

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진다는 의미에서 파

리협정에 따른 기후 체제를 “신기후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리협정 하에서 모든 당사국은 각자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정하여 이행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그 이행을

검증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국은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파리협정은 새로운 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

어야 한다는 이른 바 “진전의 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을 규정하였습니다.

각국의 1992년 경제수준을 기초로 의무를 부과하였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와

달리 파리협정 하에서 대한민국은 산업적, 기술적 발전이 현저한 국제적으로 인

vtvtqvtt{{tvvq°³½´{dvtvtqtyquydux~yt~w|  29 / 80



30 / 80

정받는 산업주도국가로서 선진국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명백합니

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 가입국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

어 현재는 세계무역순위(5위),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1 인당 GDP, 온실가

스 배출량(OECD 5위),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 등 어떤 지표를 통해 살펴보더

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대응 능력에 있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항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협정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UN기후변화협약 제2조의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이 무엇인가에 대해 당사국들이 공식적인 합의

를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제2조  

1. 이 협정은, 협약의 목적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는 데에, 지속가능한 발

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다음의 방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기후변화의 위험 및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인식하에, 산업화 전 수

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의 추구

나.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후 회복력 및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증진하는 능력의 증대, 그리고

다.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재정 흐

름의 조성

2. 이 협정은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형평 그리고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

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의 원칙을 반영하여 이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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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파리협정 제2조

파리협정 제2조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보다 현저

히 낮은 (well below 2℃) 수준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

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pursue efforts) 합의하였습니다. 

파리협정에서는 2009년 코펜하겐과 2010년 칸쿤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되었던

수준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후변화 제한의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2℃가 충분하

지 못하다는 점에 합의하여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최소한으로 규정하

고, 더 나아가 1.5℃까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까지 합의가 이루어졌습

니다. 즉, 1.5℃ 이상의 기온 상승을 일으키는 인위적 간섭은 “위험한 수준”에 해

당하며, 아무리 못해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이 현재 파리협정을 통한 국제사회의 합의입니다. 

라. 기온 상승 제한 목표 1.5℃ / 2℃

하지만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기온 상승 제한 목표인 “2℃보다 현저히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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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및 “1.5℃ 이하” 기준이 과학적으로 인류에게 “안전한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IPCC를 포함한 과학계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기후변화(1℃ 상승)로

도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기온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과학자들

은 2℃ (450ppm) 뿐만 아니라 1.5℃ (430ppm) 수준의 지구온난화조차도 매우 위

험하며, 산업화 이전 농도(280ppm)로 회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350ppm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제한하는 것만이 위험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과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14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파

리협정을 통해 합의한 기온 상승 제한 목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충분히’ 안전

한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온 상승을 2℃로 제한해야 한다는 기준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축

적되기 전인 1970년대 중반 윌리엄 노드하우스(William Nordhaus)라는 환경경제

학자에 의해 인류가 감내할 수 있는 이론적인 한계점으로 처음 제시된 이후, 기

후변화 협상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널리 인용되었습니다. 2℃ 기준에 대해서는

인류 문명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7,000여년 동안의 기온 변화가 2℃를 넘어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가 경험한 기후변화의 한계치, 또는 적응할 수 있는 기

온 변화의 한계치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과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등 실

제 피해가 관찰되기 시작하고, 과학적 연구의 축적을 통해 온도 상승이 가져오

는 지구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심대한 영향이 밝혀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구

체적인 온도 목표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2009년 코펜하

겐 당사국총회에서 2℃ 목표가 제시되고,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2℃ 목표

                        
14 대표적으로 James Hansen, “Assessing “Dangerous Climate Change”: Required Reduction of Carbon Emissions to 
Protect Young People, Future Generations and Nature” PLOS ONE 8:12 (2013),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file?id=10.1371/journal.pone.0081648&type=prin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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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이미 심각하게

입고 있는 군소 도서국 등으로부터 2℃ 목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의견이 꾸

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파리협정에 이르러서는 한 걸음 더 나아

가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well below 2℃)”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1.5℃를 실제로 지향해야 할 목표(pursue efforts to 1.5℃)”로 합의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파리협정이 하나의 온도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1.5℃와 2℃를 모두 제시한 것은

최소한(minimum)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당사국총회의 진지한 법적, 정치적 노

력의 결과물입니다. 이후 당사국총회는 파리협정 타결 직후 IPCC에 평균 기온

1.5℃와 2℃ 상승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각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

습니다. 그리고 IPCC는 2018. 10. 6. 인천 송도에서 대한민국의 이회성 의장의 주

재 하에「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를 발표하였습니다.

1.5℃ 보고서는 1.5℃ 상승에 비해 2℃ 상승 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생물다양성, 해수면 상승, 기반 시설 등의 피해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것

으로 예측하였습니다. IPCC는 지구 온도가 1.5℃에 비해 2℃ 상승하는 경우 추

가로 예상되는 주요 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 해수면이 0.1m 추가로 상승하며, 이로 인한 피해 인구 1천만 명 추가 발생

•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되는 생물종의 수가 2배로 증가

• 150만 – 250만 km2의 영구동토층이 추가로 상실

• 10년에 한 번 빈도로 북극의 해빙이 완전 상실 (1.5℃ 경우 100년에 한 번)

• 산호초의 99%가 절멸되고, 어획량은 1.5℃ 상승 대비 2℃에서 2배 감소

• 건강, 생계, 식량, 물 공급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빈곤층과 사회적 소외계층

의 숫자는 1.5℃ 대비 2℃ 상승에서 2050년까지 최대 수 억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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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5℃ 상승에 비해 온도가 2℃ 상승하는 경우 기후와 생태계의 중요 요소

에 “임계점(tipping point)”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앞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계점이란 급작스럽고 비가역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IPCC는 1.5℃에서 2℃로 상승할 때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지점이 촉발될 수 있고(갑 제8호증 257쪽), 2℃ 상

승의 경우 열대 및 아열대 산호초는 임계점을 넘어 99%가 절멸하게 될 것이라

고 예측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Box 3.4 230쪽).

IPCC 1.5℃ 보고서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1.5℃ 기온 상승에 비해 2℃ 기

온 상승은 현격히 심각한 기후변화 피해를 야기하며, 이는 기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간섭”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IPCC가 1.5℃ 보고서에서 밝힌 사실들을

종합할 때 파리협정의 제한목표를 넘어서는 기온상승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

실은 과학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탄소 예산

앞서 2. 다.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정도는 누적된 이산화탄

소의 양과 비례하며, 누적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온 상승이 이

루어질 지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1.5℃ 보고서는 1.5℃ 및 2℃의

온도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누적 이산화탄소 양을 각 산정하고, 여기서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을 빼서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

산화탄소의 잔여량을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이른바 “탄소 예산(carbon 

budget)”이라고 합니다.

“탄소 예산”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첫째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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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는

점, 둘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루어야 하는 속도와 시점이 구체적으로 확인

된다는 점, 셋째는 현재 감축을 뒤로 미룰수록 장래의 부담이 현격하게 커진다는

기후변화 문제의 세대적 불평등 구조를 잘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1) 긴급성

아래는 2018년 송도에서 채택된 IPCC 1.5℃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온도 목표별

잔여 탄소 예산입니다.

온도목표 달성 확률 잔여 탄소예산

(2017년 말 기준)

남은 시간

(2020년 현재)

1.5℃ 66% 4200억 톤(420 GtCO2) 8년

2℃ 66% 1조 1700억 톤(1,170 GtCO2) 26년

표 3. IPCC 1.5℃ 보고서 탄소 예산

IPCC에 따르면 현재 전지구적으로 해마다 420억 톤(42 GtCO2) 가량의 이산화탄

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 14쪽). 따라서 2018년 IPCC 1.5℃ 보고서 발

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2년 동안 위 탄소 예산에서 840억 톤(84 GtCO2)의 이

산화탄소가 이미 소진되었으며,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

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된다면 66% 확률로 기온 상승을

1.5℃까지 제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은 8년 후에 소진되고, 1.5℃ 수준의 기후변

화가 비가역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26년 후에는 2℃ 수준의 탄소 예산 역시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UN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1992년으로부터 현재까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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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줄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당장

시급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현 세대와 그 자녀 세대들에게는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해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

한 결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2) 감축 경로

탄소 예산은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떤 방식으로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

는 “순배출 0”에 수렴해야 멈추게 되므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수준을 일정한

비율로 0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탄소 예산을 넘지

않도록 감축한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선 경로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면적계산을 통해서, 곡선 경로의 경우에도 간단한 적분

(積分, integral)의 계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 8. 탄소 예산에 따른 감축 경로 모식도

예컨대, 2018년 기준으로 전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을 1.5℃ 탄소예산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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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하기 위해서는 420억톤(42GtCO2)을 점진적으로 0으로 감축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누적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삼각형의 면적)이 탄소 예산인

4,200억톤(420GtCO2)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2018년으로부

터 20년 후인 203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이 0으로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지구적 탄소예산을 각 국가별로 분배해서 각 국가에 대한 탄소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의 경로를 큰 틀에서 산정하

는 것이 가능합니다. 

IPCC 1.5℃ 보고서는 탄소예산을 기반으로 통합평가모델(IAM) 분석을 통해 보다

상세화된 감축 경로를 제시하였으며,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로 제한하기 위

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최소한 45%까지 감

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순배출 0 (Net-Zero)’ 을 달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

습니다(갑 제7호증 14쪽).

(3) 불평등

탄소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양을 감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장기적으로 사용

해야 할 때 당장 많은 양을 소비해버리면 나중에 쓸 수 있는 양이 없어진다는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림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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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일 탄소 예산 하에서 감축 시기별 감축 경로15

위 그림에서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빠른 시일 내에 감소

세로 돌릴수록 감축 곡선은 완만하게 점진적인 감축이 가능하고, 현재 배출 증

가 추세를 지속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훨씬 급속하게 감축을 해야 합니다. 

UN환경계획(UNEP)은 2019년에 발표한 「배출격차보고서(Emissions Gap Report)」

에서 2010년부터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했더라면 1.5℃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3.3%씩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 되었으나, 각국이 이를 지

연한 결과 현재는 2019년 배출수준에서 2030년까지 매년 7.6%씩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26쪽).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시라도 빨리 진지하고도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명백

한 이유입니다. 

                        
15 German Advisory Council on Global Change, WBGU, Policy Paper September 2018, 
https://www.wbgu.de/fileadmin/user_upload/wbgu/publikationen/politikpapiere/pp9_2018/pdf/wbgu_policypaper_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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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총 비용 면에서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동일한

기온 상승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 비용은 빨리 감축을 시작하

여 완만하게 감축하는 경우보다 나중에 급격한 감축을 하는 비용이 훨씬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늦어질수록 감축 목표를 달성할 확

률 자체가 낮아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고

려하면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컨대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2030년까

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감축을 위한 비용이

현재 대비 중기(2030 ~ 2050년)에는 44%, 장기(2050 – 2100년)에는 37% 증가할 것

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25쪽).

탄소 예산은 현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

하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에서 대한민국의 탄소 예산은 급속하게 소진되고 있으며, 파리협정이 제시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인 “현저히 2℃ 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회도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10대 청소

년들인 청구인들이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주역으로 생활하게 되는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온실가스를

급속히 감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기

후변화 피해를 그대로 감내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그 이익보다 훨씬

큰 부담과 피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세대간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합니다.

바.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소결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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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을 포함한 각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국가감축기여(NDC)를 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UN환경계획은 각국이 제출한

NDC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충분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배출격차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인 2019년 배출격

차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에서 제출한 국가감축기여가 모두 달성된다고 하더라

도 지구 평균 기온은 세기말까지 무려 3.2℃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 제9호증 XIX쪽).

이는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1.5℃ 목표는 말할 것도 없고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목표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IPCC 5차 보고서가 산정한 배출 시

나리오 가운데 높은 배출 수준에 속하는 RCP6.0 – RCP8.5 사이의 기후변화가 예

측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청구인들은 2℃를 넘어 3.2℃에 달하는 평균 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기후환경 전반의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

한민국에 특정하여 이와 같은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야기할 것으

로 예측되고,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그리고 대한

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의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 대한민국의 기후변화의 피해 현황과 전망

대한민국 기상청과 국립과학기상원은 IPCC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기후모델을 활

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추이에 따라 한반도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분석에 기반하

여 기후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피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응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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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해왔습니다. 

• 기상청, 이상기후 특별보고서 (2010 ~ 2019)

• 기상청,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2015)

•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12, 2018)

• 국립기상과학원,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2018)

•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0) 및 세부시행계획 (2013)

•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2015) 및 세부시행계획 (2018)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6)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8)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한 위 자료들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들을 기

반으로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으로써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피해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의 평균 기온 상승은 3.2℃ 수준으로서, IPCC 시나리오 중

RCP 6.0 – RCP 8.5 수준이므로, 위 자료에서 이를 기준으로 한 내용을 정리한 것

입니다.

가.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 기온과 강수량의 뚜렷한 변화

대한민국의 평균기온은 2017년 기준으로 1912년보다 1.8℃ 상승하여 이는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온도상승 1.0℃에 비해 0.8℃ 더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1900

년대 초에 비해 여름이 19일 증가하였고, 겨울이 18일 감소하여 지구 온난화 현

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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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IPCC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특정하여 기후변화의 전망을 분석하

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한반도의 연평균기온은 2010년 현재 대비

3.0℃ ~ 5.7℃ (RCP 6.0 ~ RCP 8.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갑 제16호증 2018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52쪽, 갑 제17호증 2012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

고서 70쪽). 이는 산업화 대비 이전으로 계산하면 무려 3.6℃ ~ 6.3℃ 상승에 해당

하며, 전지구 평균 기온상승폭보다 10 ~ 20% (RCP 6.0~RCP 8.5), 동아시아 평균보다

20 ~ 40% (RCP 6.0~RCP 8.5) 더 큰 것으로 예측됩니다.

강수량 역시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06년동안 10년에 평균 16.3mm씩 증가하였

습니다. 그러나 강수일의 변동은 없어 강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7쪽). 한반도의 연 강수량 역시 21세기 후반 6.8% ~ 17.6% 증가(RCP 6.0 ~ 

RCP 8.5)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갑 제16호증 53쪽, 제17호증 71쪽).

전 지구적 상승폭 이상의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농도 역

시 전 지구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CO2 농도는

415.2ppm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 지구 평균인 407.4ppm보다 무려 8ppm가량 높

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속도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전 지구 증가 추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10쪽).16

(2) 극한기후 현상(기상이변, 이상기후) 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성 증가로 지난 10년간 과거 경험하지 못한 극한기후 현

상(기상이변, 이상기후)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최고기온 33℃ 이상을 의미하는 폭

염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그 강도가 강화되고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전반적인 온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는 양극단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한파와 폭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단기간 지역적으로 집중호우

                        
16 대한민국 10년 동안 증가량 2.4ppm/yr(안면도 측정소 기준), 전 지구 증가 추세 2.24ppm/yr.

vtvtqvtt{{tvvq°³½´{dvtvtqtyquydux~yt~w|  42 / 80



43 / 80

가 빈번해지는 반면, 장기적인 가뭄(2015년~2017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갑

제16호증 13쪽).

이러한 추세는 21세기 후반기의 전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폭염

일수의 경우 현재(1980년~2010년) 평균 7.3일인데 반해, 21세기 후반에는 17.2 ~

30.2일(RCP 6.0 ~ 8.5)로 약 2배 ~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갑 제16호증

54쪽, 제19호증 72쪽).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의 폭염일

수가 31.4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1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기록적 수준의 폭염

이 일상화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갑 제16호증 46쪽).

열대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0년 기준 현재 서울은 연간 7일 이상, 최대는

서귀포로 25.4일, 평균은 2.8일 인데 비해, 21세기 후반에는 총 13.7일 ~ 37.2일

(RCP 6.0~ RCP 8.5)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갑 제16호증 54쪽, 

제17호증 72쪽).17 열대야일수의 경우 현재 가장 심한 제주도의 약 1.5배의 열대

야가 한반도 전역에 평균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계절 편차를 보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게 됩니다. 기상청은

21세기 후반에는 여름이 현재 96.4일에서 135.1일(RCP 6.0)로 무려 40일 가까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최고기온이 0℃를 넘지 않는 “결빙일수”는 현

재 21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0”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갑 제16호증 55쪽). 우

리나라에서 겨울에 얼음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 전 지구 평균을 상회하는 해수온 및 해수면 상승

한반도 주변해역 해수온은 1968년부터 2013년까지 약 1.19℃ 상승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 표층 수온상승률 0.37℃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갑 제2호증

38쪽). 

                        
17 2018년 전국 열대야 일수는 17.7일(평년 5.1일), 최대는 제주로 28일이었습니다(갑 제18호증 2019년 이

상기후보고서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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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률 역시 1971년부터 2010년까지 한반도 주변해역 연평균은 2.64mm로, 

전 지구 평균값인 2.00mm를 상회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38쪽). 또한 21세기

후반 대한민국의 해수면은 RCP 8.5 기준 21세기 후반 현재보다 남해안과 서해안

은 65cm, 동해안 99cm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지구 상

승폭인 88.5cm의 1.1배에 해당합니다(갑 제17호증 82쪽, 제2호증 40쪽).

나. 기후변화 피해 전망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자연재해, 생태계, 안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대한민국에서 벌

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피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갑 제19호증, 제2호증 제1차,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들의 기

본권 침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위험 영역을 (1) 건강 (2) 식량안보 (3) 

재난과 재해 (4) 생태계로 나누어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건강

폭염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은 폭염의 증가입니다. 인체

가 고온에 노출되면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체

온조절 능력을 감소시켜 열사병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갑 제19

호증 5, 8쪽).

지난 2018년 폭염으로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48명이 사망한 바 있어

폭염으로 인한 생명과 건강의 위험은 이미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향후 기

온 상승이 계속되면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0.7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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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 2040년에는 1.5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갑 제2호증

87쪽).

전염병 · 감염병 기온상승은 곤충의 발육기간 단축과 개체수 증가를 유발

하며, 강수량 증가는 유충 서식지 확대 및 생존력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매개체 전파질환(Vector-borne Disease)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현재도 기온상

승으로 인해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등 매개체 전파질환 발생이 이미 증가 추

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갑 제19호증 15쪽, 17쪽, 21쪽). 

나아가 과거 SARS (급성호흡기 증후군) MERS (중동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 사례

및 2020년 진행 중인 COVID-19 유행 상황에서 보듯 국제 교류의 증가로 전염병

·감염병 위험은 국지적으로 제한되기 어려우며, 세계 어디서나 새로운 전염병 발

생이 바로 대한민국 보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

린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야생동물 서식지 변화는 이러한 새로운 감염병

출현과 유행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기후변화는 알레르기 유발 식물의 꽃가루 노출 시기, 기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후가 변화하면 알레르기 질환자도 더 증가하게 됩니

다. 특히 3월 최저기온이 1℃만 상승해도 수목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11.6% 

증가합니다. 이미 비염,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자가 전체 인구의 30%를 초

과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경

우 재발이 잦으며 증상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근로, 학업 등 신체활동 제한이나

수면장애 등의 삶의 질 저하되는 등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집니다(갑 제19호증

29, 31쪽). 

재난·재해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강수량 등 기상요소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홍수와 태풍 등 대형재해가 증가하고, 재해당 평균 사망자 수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에 대한 피해는 저지대 주민, 여성,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불평등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재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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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기·상하수도·가스·교통·의료 등 기반시설 및 서비스가 단절될 경우 추가적

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및 매개체 전염병

유행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갑 제2호증 94쪽, 갑 제19호증 12쪽). 

(2) 식량안보

물부족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물수요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해 2060년대에는 약 33억톤의 물부족이 예상되며, 기온 상승으로 인해 생활, 

산업, 환경 각 분야의 용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갑

제19호증 196쪽)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강수량의 편차가 심화되면서 가뭄

의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이 증가하면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지므로

물 부족 문제는 식량 생산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농업 생산 감소 기후변화로 인해 주요 작물의 재배적지 감소, 어획량 변화, 

병해충∙위해생물 증가 등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식량 수급의 불안정성

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 농업수확량은 대부분의 나라에

서 현재보다 감소할 것이며,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현재보다 20%이상 감소할 것

으로 예측하였습니다(갑 제20호증 월드뱅크 2010 리포트 5쪽).

(그림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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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월드뱅크 2010 리포트 2050년 식량감소 지역(갑 제20호증 5쪽)

정부는 여름 감자, 한지(寒地)형 마늘과 같은 작물은 재배적지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다가 2090년대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과, 포도, 감과 같은 온대

과수의 경우도 2050년경에는 재배 상한 기온을 넘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100쪽).

이는 축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온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축은 생산성 및 축

산물 품질이 저하됩니다. 예컨대 젖소는 27℃ 이상에서 기화열 급증, 호흡수 증

가로 우유의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돼지는 땀샘 퇴화, 체내 축적된 두꺼운 지방

층 때문에 고온에 민감하여 기온이 상승하면 생산성이 뚜렷하게 저하됩니다. 닭

역시 산란계는 28℃ 이상에서 산란 수 감소, 파란(破卵)이 증가, 사료섭취량 감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갑 제19호증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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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량 감소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온, 산성도(pH) 증가는 해양환경의 변화와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며, 연안 산란장 및 성육장의 감소, 외래침입종 증가, 신

종질병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해양 생물자원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갑 제19호증 163쪽, 170쪽). 대한민국의 국민은 2016년 기준 1

인당 연간 58.4kg의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고, 세계에서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이

가장 많으며, 동물성 단백질의 약 40%를 수산물에서 얻고 있습니다.18 따라서 어

획량의 감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

다. 

식량 안보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식

량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2017년 기준

48.9%, 곡물자급률은 23.4%에 불과하며,19 이는 식량자급률을 60%대로 유지하는

다른 OECD 주요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

감소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

고, 식량 생산이 감소할 경우 무역을 통한 식량 수급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난 2010년 러시아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겹치면서 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세계 3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가 자국 식량 수급

을 위해 밀 수출을 금지시켰고 이 결과 국제 밀 가격은 몇 달 사이에 2배 가까

                        
18 UN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양식현황(SOFIA), 세계 주요국 수산물 섭취량, 2016,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 연구 보고서 1쪽에서 재인용. 동물성 단백질의 40%를 수산물에서 얻는다는 사실은 해양수산부의

2005년 연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https://norge.co.kr/contentassets/f77cd3f4658e475b9f22b1024eb6e90a/nsc_seafood-study-
2017%EC%88%98%EC%82%B0%EB%AC%BC-%EC%86%8C%EB%B9%84-%EC%97%B0%EA%B5%AC-
2017-%EC%B6%95%EC%95%BD%EB%B3%B8.pdf
19 식량자급률은 곡물의 자급률에서 사료용을 제외한 식용만 계산한 것이고, 곡물자급률은 사료용을 포

함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사료용 곡물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실정이라 곡물자급률이 식량자급률

에 비해 떨어지게 됩니다. 농축산신문 2019. 5. 31.자 보도,  “[창간특집기획]8.식량자급률 이대로 좋은가-

전문가 좌담회-농업분야”,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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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산 밀 가격의 폭등은 중동 아랍국가

들의 정정불안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당시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 중동지역

을 휩쓴 자스민 혁명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기후변화가 식량안보는

물론 사회의 변화와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11. 2010년 러시아 밀 수출금지 당시 국제 밀 가격 추이20

당시 러시아의 밀 생산 감소 원인이 전형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생산 불안정성 및 국제정세의 불안

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재난과 재해 발생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해수면 상승 및 해일로 인한 침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RCP 

                        
20 조선일보 2010. 8. 10자 보도, “러시아(세계 3대 밀 수출국), 가뭄·산불에 신음… 세계 곡물파동 오나”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0/2010081000084.html

vtvtqvtt{{tvvq°³½´{dvtvtqtyquydux~yt~w|  49 / 80



50 / 80

8.5 시나리오에서 2100년 해수면이 1.36m까지 상승하여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3.8%

에 해당하는 3,805.7 km2가 물에 잠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

적의 6.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침수지역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9%, 

총 주거지의 약 5.6%이며, 침수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가 15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갑 제21호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RCP 기

후시나리오 기반 해안 영향평가 및 적응 전략 개발 연구) 84쪽].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홍수, 태풍, 파도

에 의해 바닷물이 침범하는 “극한 해수면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게 됩니

다. IPCC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현재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극

한 해수면 현상이 2060년경에는 1년에 한번 빈도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습니다(RCP 8.5기준, 갑 제12호증 28쪽).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공간정보

시스템에서21 부산광역시의 “100년 빈도 해안침수”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 부산광역시 100년 빈도 해안침수 지도)

그림 12. 부산광역시 100년 빈도 해안침수 지역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

                        
21 공간정보시스템, http://map.vworld.kr/map/maps.do#

vtvtqvtt{{tvvq°³½´{dvtvtqtyquydux~yt~w|  50 / 80



51 / 80

IPCC의 예측대로 100년 빈도 해안침수가 매년 발생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역, 부산항을 포함해 부산광역시 동구와 중구, 영도구 상당 부분은 매년 해

수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하며, 현실적으로 토지 이용이 어려워지므로 건

물과 시설을 모두 철거·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과 호우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일강우량, 강우빈도 등의 증가는 산간

및 해안 지역의 산사태, 도로 유실 등을 발생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합니

다. 기상청은 가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1992 ~ 2001년 대비

2002 – 2011년 기간에 262% 증가하여 16조원에 이른다고 집계하였으며 이러한 피

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갑 제23호증 2012년

이상기후 보고서 vii쪽).

그림 13.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10쪽 (갑 제16호증)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일강우량, 강우빈도 등의 증가로 인해 10년 단위 연평

균 산사태 발생 역시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갑 제19호증 139쪽).

(그림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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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산사태 피해 추이 (갑 제19호증)

산불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증발량이 증가하면서 건조기인 봄철과

가을철이 더욱 건조해지고,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연 평균 523건의 산불로 37,263ha의 산림이 소실

되었고, 128명(사망 91, 부상37)의 인명피해, 93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

다. 특히 대형산불에 대한 통계를 보면 최근 10년간 53건, 피해면적 32,895ha로

전체 산불건수 대비 1.0%에 불과하나 면적대비는 88%로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

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갑 제19호증 139쪽). 2019년에 발생한 아마존과

호주의 기록적인 산불이 보여주듯 산불 증가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

로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피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4) 생태계의 파괴

산림생태계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는 식물의 식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먹이사

슬을 따라 생태계 전반에 구조와 기능 변화를 가져와 생물종의 멸종 가속화로

이어집니다(갑 제19호증 221쪽).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네이처 학술지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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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문을 인용하여 “기후변화가 지금처럼 진행 시 향후 2050년경에는 생물종의

약 15~37%가 멸종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갑 제19호증 224, 227쪽).

현재 한반도에서는, 대표적으로 해발 1,500 – 2,000m 지대의 고산 및 아고산대 식

물이 기온과 CO2 농도 상승에 따른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갑 제19호증

129쪽). 대표적으로 한라산과 지리산 일대의 구상나무는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

현상으로 인해 급속도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절멸할 위

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 15. 고사한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22

마찬가지로 겨울철 고온과 가뭄에 의해 소나무를 비롯한 상록활엽수의 고사 피

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9년 남부지역에서는 100만 그루 이상의 소

나무류가 고사하였습니다(갑 제19호증 145쪽).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남방계 외

래종의 국내 침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외래종이 확산되면 우

리 고유생태계 질서에 혼란을 가져와 고유종을 비롯한 자생생물종의 생육 또는

서식 분포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갑 제19호증 237쪽). 

                        
22 제주의 소리, 2013. 11. 20.자 보도 “기후변화로 금세기말 한라산 구상나무 멸종”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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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해양 표층수의 산성화는 외골격(탄

산염골격)을 가지고 있는 해양생물(패류 및 갑각류)에 악영향을 미치며(갑 제19

호증 172쪽), 해수온 상승 역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역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해조류가 사라지고 석회조류가 번식

하여 암반을 하얗게 뒤덮는 “바다사막화” 현상으로 인한 연안생태계 파괴가 심

각한 수준으로, 2014년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동해 연안 전체 암반면적 중

62%에서 바다사막화가 심각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갑 제24호증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1쪽).

해수온 상승으로 과거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지 않았던 아열대 해양 생물종들

이 크게 번식하고 있는 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입니다. 대표적으로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입깃해파리는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바다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급속도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어업과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해양수

산부에서는 해파리 주의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23

다. 소결

IPCC와 기상청이 제시하는 기후 예측 모델은 대체로 21세기 말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 정책적 의사결정을 담당하

고 있는 40~50대와 달리 청구인들은 21세기 중반을 넘어 후반까지 살아갈 것이

며, 청구인들이 낳고 키울 자녀들은 21세기 말을 지나 다음 세기까지 살아갈 것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과학적인 사실로서 제시한 미래 한반도의 모습에 따르면 청구

인들은 지금보다 더 큰 재난·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온열 질환과 전염성

                        
23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속보 페이지, http://www.nifs.go.kr/bbs?id=jell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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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위협을 더 크게 받게 되며, 물과 식량은 귀해질 것이고,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더 큰 폭의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온실가

스 감축과, 달라진 기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적응에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구인들을 보호할

명백한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5.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계속

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위해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최소한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으로, 나아가 1.5℃로 기온 상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혀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

국 정부는 2009년에 당시 IPCC가 권고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배출전

망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이하 “202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실제로

는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감축하지 못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2020년 감축목표보

다 훨씬 후퇴한 수준의 “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이하

“2030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 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폐기하기에 이르

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평균 기온을 3 ~ 4℃ 상승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며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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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못합니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부담하는 책

임과 형평에 비추어서도 터무니 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어떠한 관점에서도 정당

화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2020년 감축 목표와 2030년 감축 목표가 설정된 경위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한민국 감축 목표가 어떠한 수준인지

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 2020년 감축 목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을 요청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2009. 11. 17. 국무회의를 통해 2020

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의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였습니다[갑 제25호증 지식경제부 2009년 보도참고자료(2020년 감축목

표)]. 여기서 배출전망(BAU, Business As Usual)이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로 정의되었습니다. 

곧이어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법 제42조에 따라

2010. 4.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배출전

망치(BAU)의 30%를 감축한다는 감축목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에 규정되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이하 “온실가스 로드맵”)을 통해 수

립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로드맵은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각 부문별 배출전망과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대국민

의견수렴과 녹색성장위원회 삼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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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정부는 2020년 감축목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2011년에 발표하

고 2014년에 수정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갑 제26호증 2014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그림 16. 2020년 감축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경로 (갑 제26호증, 25쪽)

대한민국 정부의 2014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의 배출전망치

(BAU)는 7억 7,610만 톤(776MtCO2eq)이고, 이를 2020년까지 5억 4,300만 톤

(543MtCO2eq)으로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감축목표 달성에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2020년

감축 목표는 2009년에 설정된 이후 단 한번도 지켜지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로 지속적인 감축을 달성하려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이후 거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20년 감축

목표가 발표된 직후인 2010 ~ 2013년 간의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전망(BAU)보다

도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계획된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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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22쪽 (갑 제2호증)

나. 2030년 감축 목표

2020년 감축 목표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택한 선택지는 2020년 감축 목표를 무책임하게 폐지하고 훨씬

느슨한 수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파리에서 열릴 제21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당사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감축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 6.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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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을 내용으로 한 국가감축기여를 UN에 제출하였습

니다(갑 제27호증의 1, 2 대한민국 2015년 INDC 및 보도자료).

이어 2016. 5. 24.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를 개정하여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규정되어 있던 2020년 감축 목표를 폐지하고,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

하였습니다(이하 “2030년 감축 목표”).

2030년 감축 목표는 2030년의 배출전망을 8억 5,060만 톤(850.6MtCO2eq)으로 추

산하고, 이에 대해 37%를 감축하여 2030년 배출량을 5억 3,600만톤(536MtCO2eq)

으로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그림 18. 정부 2030년 감축 목표에 관한 2015. 6. 29.자 보도자료 (갑 제27호증)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감축 목표가 5억 4,300만 톤(543MtCO2eq)이기 때문에

2030년의 배출량을 5억 3,600만 톤(536MtCO2eq)으로 설정한 2030년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2020년 감축 목표

와 2030년 감축 목표는 겨우 1.3% (700만 톤, 7 MtCO2eq)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므로 사실상 같은 목표의 달성 시기를 10년 늦춘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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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제 배출량

이는 2020년 감축목표에 따른 감축 경로를 유지했을 때 2030년의 배출량이 어

느 정도였을지를 예측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2020년 감축 목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2014년에 정점을 기록하고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를 이루

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2020

년 감축 목표 상의 감축 추세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유지하였다면 2030년의 목표

는 5억 3,600만 톤(536MtCO2eq)이 아닌 3억 5,000만 톤(350MtCO2eq) 수준이 되

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감축목표를 불이행하고 무책임하게 폐

기하지 않았다면 2030년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볼 때 37% 감축이 아니

라 60% 감축 수준이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 감축 목표는 2020

년 감축 목표에 따른 감축 추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

축에 있어 한참을 후퇴한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감축 목표가 IPCC 4차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설정한

기온상승을 2℃로 제한하기 위한 감축 수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정부

는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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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2030년 감축 목표는 기후변

화를 2℃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20년 목표를 설정하고도 전혀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5년 후

에 이를 훨씬 후퇴한 목표로 대체한 행위는 대한민국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증가시켜 탄소 예산을 소진시킴으로써 청구인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더욱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비용

을 투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2020년 감

축 목표 폐기 행위를 별도의 기본권 침해 행위로 다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감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

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림 20.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5쪽 (갑 제29호증)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정하고 있는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5억 7,430만 톤(574.3MtCO2eq)까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인 5억 3,600만 톤(536MtCO2eq) 달성

을 위해 부족한 3,830만 톤(38.3MtCO2eq)의 온실가스는 “산림흡수원과 국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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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활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림

의 흡수량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해외 감축

분 구매로 감축 목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

이와 같은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의 최소한의 온도 제한 목표

인 “현저히 2℃보다 낮은 수준”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수준으로,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3℃ – 4℃ 수준의 기온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

니다. 앞서 2. 다. 및 4. 나. 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수준의 기후변화

는 청구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후파국에 해당하

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해당 감축 목표가 어떤 온도

제한 목표에 따라 산정되었는지, 해당 감축 목표에 따른 기후변화의 추이가 어떠

한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

표가 청구인들을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밝혀야 할 책임은 정책을 수립하면서 기술적, 과학적 정보를 취

합하고 검토하였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UN환경계획 등의 공식

보고 문서들과 다른 국가들의 감축 수준 등 객관적인 정보들 만으로도 대한민국

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준

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확인되므로,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감축 목표에 대한 ①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국가감축기여(NDC)의 종합적 수준에 따른 평가

② 탄소 예산 분배에 따른 평가 ③ 국제적 연구단체의 평가 ④ 다른 국가들의

감축 목표 및 추이와 비교한 평가를 차례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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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환경계획 배출격차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

UN환경계획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국가감축기여(NDC)를 취합하여

각국이 설정한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의 온도 제한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

고, 초과 배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배출격차보고서(Emissions 

Gap Report)”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배출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각국이 제출한 국가감축기여(NDC)가 모두

준수될 경우 2030년의 총 온실가스 배출은 560억 톤(56GtCO2eq)으로 예상이 되

는데, 이는 1.5℃ 온도 제한을 위해 필요한 250억 톤(25GtCO2eq)보다 320억 톤

(32GtCO2eq, 57%)을 초과한 수준이며,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양보다 150억 톤

(15GtCO2eq, 27%)을 초과한 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갑 제9호증 XVIII쪽). 그

결과 각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가감축기여를 모두 달성하더라도 세기말까지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3.2℃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갑 제9호증

XⅨ쪽).

2030년

배출량
(GtCO2eq)

배출량 격차
(GtCO2eq)

추가 감축
대한민국

2030년 감축목표

현재 NDC 560 (56) 5.36억 톤

1.5℃ 대응 250 (25) 320 (32) ▼57% 2.30억 톤

2℃ 대응 410 (41) 150 (15) ▼27% 3.91억 톤

단위: 억 tCO2eq

표 4. UN환경계획 배출격차보고서 평가에 따른 한국 감축 목표

즉, 파리협정에 따른 온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평균적으로 현

재 감축목표를 27% ~ 57%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담을

균등하게 분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최소한 2℃ 이

하 온도 제한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 3억 9,100만 톤(391MtCO2eq) 수준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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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가야 할 것이며 1.5℃ 대응을 위해서는 2억 3,000만 톤(230MtCO2eq)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감축 능력을 고려하면 전세계 평균 이

상의 감축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

량은 세계 11위, 이산화탄소 기준으로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기록하

고 있어 현재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

니다(갑 제2호증 11쪽).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 국가 등에 비해 산업화를 뒤늦게 이룬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산업

화 이후 (1850 ~ 2011)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로도 세계 16위에 올라있는 것으

로 나타났습니다(갑 제30호증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11쪽). 특히

대한민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세계 평균의 2.7배에 달합니다.24 기후변

화를 야기한 책임과 형평의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의

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국민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에 해당하고, 생활

수준의 지표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3만 달러를 넘어 전세계 상위 30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감축 능력의 측면에서도 높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UN환경계획은 위 보고서에서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는 G20 국

가들의 배출 감축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이

2010년에 UN기후변화협약에 제출했던 2020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2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지구대기연구 데이터베이스(JRC EDGAR)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세계 평균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97tCO2eq, 대한민국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59tCO2eq입니

다. https://edgar.jrc.ec.europa.eu/overview.php?v=booklet2019&dst=CO2pc&sort=de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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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고, 2030년 감축 목표를 15% 초과한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10쪽). 결국 책임의 측면뿐 아니라

설정한 목표의 수준과 이행 상황의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보다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탄소 예산 분배에 따른 평가

IPCC 1.5℃ 특별보고서는 1.5℃ 및 2℃ 온도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전지구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잔여 이산화탄소량, 즉 “탄소 예산”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제

시한바 있습니다. (갑 제31호증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장

108쪽)

그림 21. IPCC 1.5℃ 보고서의 탄소 예산 (갑 제31호증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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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온도 상승을 66%의 확률로 1.5℃로 제한할 수 있

는 탄소 예산이 4,200억 톤(420GtCO2)이고, 66% 확률로 2℃로 제한할 수 있는 탄

소 예산은 1조 1,700억 톤(1,170GtCO2)입니다. 

탄소 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탄소 예산을 균등하게 할당하는 것을 일응의 배

분 기준으로 상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별 인구에 따라 국가별 탄소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UN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에서 우리나라 인구

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66%로, 인구 비중에 따른 한국의 탄소 예산은 1.5℃에

서 약 27억 7,200만 톤(2,772MtCO2), 2℃에서 약 77억 2,200만 톤(7,722MtCO2)입니

다. 탄소 예산은 이산화탄소 양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한국의 총 온실

가스 배출량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1%임을 고려하여 탄소 예

산을 총 온실가스 예산으로 환산하면 1.5℃에서 약 30억 4,600만 톤

(3,046MtCO2eq), 2℃에서 약 84억 8,600만 톤(8,486MtCO2eq)이 됩니다.

그림 22. 대한민국 탄소 예산에 따른 감축 경로

대한민국의 대략적인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인 7억 톤(700MtCO2eq)을 출발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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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2018년부터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경로의 대강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1.5℃ 탄소 예

산은 9년 후인 2027년에 소진되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는 “순배출 0”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 탄소 예산의 경우는 24년

후인 2042년에 소진되며, 대한민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3억 5,000만 톤

(350 MtCO2eq)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배출을 해온

대한민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더 많은 배출 감축을 이루어 개발도상국의 1 인

당 배출량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인구 비중으로 분배한 탄소 예산은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크기를 산정하는 준거로서 유효합니다. 이 경우 위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는 물론이고 2℃ 온

도 제한을 위한 탄소예산을 크게 초과한 부적절한 수준임이 명백합니다. 

(3) 국제 연구 단체의 평가

각 국가들의 책임, 역량 및 형평에 비추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이 되

어야 하는지는 과학적인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며 필요하기에, 독립된 국제 연구

단체들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 분석에 관하여 가장 널리 인용되는 자료는 Climate Analytics와 New 

Climate Institute라는 두 기관이 협력하여 설립한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http://climateactiontracker.org, 이하 “CAT”)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생성하는

분석 자료입니다. CAT 설립을 주도한 독일의 기후학자 Niklas Höhne은 IPCC 보고

서의 가장 권위있는 주요 저자 중 한 명이고, CAT의 분석 방법이 IPCC의 방법론

과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신뢰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2018년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기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한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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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정리하면서 CAT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고 있을 만큼 기후변화 분야에서

는 대표적인 분석기관입니다. 

그림 23.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2쪽 (갑 제29호증)

CAT는 각 국가의 감축 수준을 다른 모든 나라들이 채택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의 온도 상승이 발생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24. CAT의 대한민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평가25

CAT는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 목표가 3 – 4℃의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수준으

로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인 “매우 부족함(highly insufficient)”에 해당한다고 평가하

                        
25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2018-04-30/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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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나아가 목표 자체의 적정성과 별도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목표 달

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준은 4℃ 이상의 기온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극도로 부족함(critically insufficient”)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목표는 부족하고, 부족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운 계획과 정책은 더 부족하여

현재의 정책으로는 목표 달성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CAT는 대한민국의 배출 책임, 감축 역량 및 형평의 기준을 적용한 “공평한 분담

(fair share)”을 산정하면 2030년의 목표는 1.5℃ 기준으로 4,200만(42MtCO2eq) ~ 2

억 1,700만 톤(217MtCO2eq) 수준이 되어야 하고, 2℃ 이하 기준으로는 2억 1,700

만 톤(217MtCO2eq) ~ 3억 1,300만 톤(313MtCO2eq)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하

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5℃는커녕 2℃ 온도 상승 제

한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도 터무니 없이 미치지 못하는 목표이며, 2030년 감

축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3℃ ~ 4℃ 의 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여러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4)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비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

민들의 권리보호에 충분하고도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점은 더욱 분명합니다. 아래 표는 OECD 각 국이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제

출한 국가감축기여(NDC)를 동일 선상에 비교하기 위하여 2010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의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의 온

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0년 배출 대비 2030년까지 18%를 감축하는 수준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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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총 배출량

(MtCO2-eq)

2010 배출량 2030 NDC 목표 총 감축률 [%] 

대한민국 657.4 536 18%

미국 6938.6 4,770 31%

유럽연합 (EU, 28국가) 4783.6 3,389 29%

영국 614.4 343.1 44%

일본 1302.7 1028.6 21%

호주 537.2 386.1 28%

캐나다 692.6 511 26%

아이슬란드 4.8 2.16 55%

뉴질랜드 78.7 58.2 26%

노르웨이 55.5 24.9 55%

스위스 54.1 26.6 51%

멕시코 669 729.7 -9%

터키 398.7 928.2 -133%

표 5. OECD 각국 NDC 비교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 36개 국가 중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4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은 국가는 1인

당 GDP가 우리나라(미화 31,362 달러)의 1/3 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멕

시코와 터키뿐입니다. 심지어 터키는 세계 195개국 중 파리협정을 비준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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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후변화협상 과정에서 가장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도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31%를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석탄과 가스로 대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늘

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21%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습니

다. 

향후 계획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배출 추이로 보아도 마

찬가지입니다. 1990 ~ 2016년 사이의 기간 동안 OECD 회원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

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28호증 OECD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국가 명 국가별 GHG배출 추이

대한민국 지속적 증가 추세

미국 2007년 이후 감소 추세

유럽연합 1990년 이후 감소 추세

영국 1991년 이후 감소 추세

일본 2013년 이후 감소 추세

호주 2001년 이후 감소 추세

캐나다 2003년 이후 감소 추세

아이슬란드 2006년 이후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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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2005년 이후 감소 추세

노르웨이 1999년 이후 감소 추세

스위스 2005년 이후 감소 추세

멕시코 지속적 증가 추세

터키 지속적 증가 추세

표 6. OECD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위 표에서 나타나듯이, 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미국을 포함한 다른 OECD 

국가 대부분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기록하고 감소

추세로 돌아섰으며,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과 멕시코, 터키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력과 책임에 상응

하는 행동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대한민국이 2016년에

CAT가 선정한 “4대 기후악당 국가”에 포함되었고,26 국제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

하는 2019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평가에서 61개국 중 58위로 최하위를 기록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27

(5) 평가 및 소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상

황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지난 2019. 11. 5. 전세계

                        
26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68994.html
27 https://www.climate-change-performance-index.org/countr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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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개국 과학자 1만 1,000명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가 중대 조치

를 취하지 않는 이상 기후 위기로 전례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

습니다.28

세계 각국 역시 현재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

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세계 28개국 1,480개 지방정부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

하고 긴급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29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든 0으

로 줄이지 않으면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악화된다는 사실은 기후정책의 근본적인

전제가 되었고, 현재 세계 120개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0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국제적 연대(Climate Ambition Alliance : Net Zero 2050)를 형

성하였습니다. 30 영국,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등 18개국은

이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까지 감축시키는 것을 공식적인 국가 온실가

스 감축 목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긴급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객관적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극히 뒤쳐진 수준임이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

이 전지구적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로, 대한민국의 노력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11번째로 많

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의 불이행에 책

임을 넘기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적이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다면, 이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헌법적 책무에 반하는

무책임한 태도로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행동이자 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가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비추어 합당한 수준의 노력을

                        
28 조선일보 2019. 11. 6.자 “153개국 과학자 1만 1000명 “전지구적 기후 비상사태” 선포”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1506.html
29 https://climateemergencydeclaration.org/climate-emergency-declarations-cover-15-million-citizens/
30 https://climateaction.unfccc.int/views/cooperative-initiative-details.html?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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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헌법 심사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온실가스 감축의 부적절성을 다투었던 “우르헨다 대 네

덜란드” 사건에서도 (참고자료 1 네덜란드 대법원 2019. 12. 20.자 선고 사건번호

19/00135)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

하므로 네덜란드 정부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네

덜란드 대법원은 이에 관해 “각 국가는 자기 몫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자신의 책임

의 몫에 비례하여 자신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의무

가 있다”고 판시하고, “자신의 배출량이 전세계적 규모로 볼 때 영향이 미비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

니다.

이는 피청구인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는 법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관해서 “각 나라의 몫에 비춘 조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대한민국의 몫”

을 산정하는 어떠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피청구인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기후변화는 인재(人災)입니다. 기후변화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

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기후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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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

우 자연환경과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며, 인류의 생명과 건강, 

사회적 안정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위협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기후 파국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과학적 사

실입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신속하게 줄

여 나가자는 합의를 이루었고, “기후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대처에 나서고 있습

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과학적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동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후파국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후악당” 국

가 중 하나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

다. 한반도에는 지구 평균보다 더 큰 폭의 기후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후

파국을 야기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청구인들의 기본

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배출되는 온실

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출수

록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그 정도를 더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밝힌 것

과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제1항 등 이 사건 심판대상들은 청구인

들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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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 3 호증 IPCC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1. 갑 제 4 호증 IPCC 2013년 제5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1 

기술 요약보고서

1. 갑 제 5 호증 의 1 IPCC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2 

보고서 11장(영문)

  2 IPCC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2 

보고서 11장(발췌 번역문)

1. 갑 제 6 호증 의 1 IPCC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2

보고서 3장(영문)

2 IPCC 2014년 제5차 평가보고서 워킹그룹2 

보고서 3장(발췌 번역문)

1. 갑 제 7 호증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요약보고서

1. 갑 제 8 호증 의 1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3장 (영문)

2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3장 (발췌번역문)

1. 갑 제 9 호증 의 1 UN환경계획 2019년 배출격차보고서(영문)

2 UN환경계획 2019년 배출격차보고서(발췌

vtvtqvtt{{tvvq°³½´{dvtvtqtyquydux~yt~w|  76 / 80



77 / 80

번역문)

1. 갑 제 10 호증 의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린뉴딜 발표자료

(영문)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그린뉴딜 발표자료

(발췌번역문)

1. 갑 제 11 호증 질병관리본부 연구단신(미래감염병에 대한

세계 동향 분석)

1. 갑 제 12 호증 IPCC 2019년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요

약보고서

1. 갑 제 13 호증 의 1 IPCC 2019년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5장

(영문)

2 IPCC 2019년 해양 및 빙권 특별보고서 5장

(발췌번역문)

1. 갑 제 14 호증 IPCC 2019년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

요약보고서

1. 갑 제 15 호증 의 1 미합중국 제4차 국기기후평가 보고서(영문)

   2 미합중국 제4차 국기기후평가 보고서(발췌

번역문)

1. 갑 제 16 호증 2018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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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 17 호증 2012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1. 갑 제 18 호증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

1. 갑 제 19 호증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1. 갑 제 20 호증 월드뱅크 2010 리포트

1. 갑 제 21 호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RCP 기후

시나리오 기반 해안 영향평가 및 적응 전

략 개발 연구) 

1. 갑 제 22 호증 의 1 부산광역시 100년 빈도 해안침수지역 지도

_현재

2 부산광역시 100년 빈도 해안침수지역 지도

_100년 빈도

1. 갑 제 23 호증 2012년 이상기후 보고서

1. 갑 제 24 호증 해양수산부 보도자료(해수부, 동해연안 바

다사막화 조사결과 발표)

1. 갑 제 25 호증 지식경제부 2009년 보도참고자료(2020년

감축목표)

1. 갑 제 26 호증 2014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

한 로드맵

vtvtqvtt{{tvvq°³½´{dvtvtqtyquydux~yt~w|  78 / 80



79 / 80

1. 갑 제 27 호증 의 1 보도자료 대한민국 2015년 INDC(국문)

2 대한민국 2015년 INDC(영문)

1. 갑 제 28 호증 OECD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1. 갑 제 29 호증 2018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1. 갑 제 30 호증 2016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1. 갑 제 31 호증 의 1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장 (영문)

   2 IPCC 2018년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2장 (발췌번역문)

2020.   5.   15.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에스앤엘파트너스

변호사 신 영 무

변호사 이 근 웅

변호사 성 기 문

변호사 이 병 주

변호사 김 민 경

변호사 호 수 연

변호사 김 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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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 세 종

변호사 김 지 은

변호사 박 지 혜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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